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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5조(IC 설치)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

는 경우에는 IC 간격,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, IC 신설을 

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

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.

② 택지개발·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이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주

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.

③ 이미 완공되어 운용중인 노선에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

인자가 그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.

④ 고속도로의 경우 제1항의 사유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82조의 철도

역 신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2조(철도역의 신설)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

가.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(R/C≥1) : 국가와 지자체 또는 

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. 다만, 역 

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

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

나.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(R/C<1) : 신설 역의 경제

적 타당성이 인정(B/C≥1)되고,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

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, 재무적 수익성이 

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(‘R/C≥1’에 해당하는 금액)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

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,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

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(‘R/C<1’에 해당하는 금액)는 지자체 또는 개발

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

(예시) 신설 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,000억원이고,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(‘R/C

≥1'에 해당하는 금액)가 600억원인 경우
· 600억원은 국가 300억원(50%),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300억원(50%)씩 분담하고,

·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400억원은 지자체 또는 개발사

업자 등이 전액 추가 부담


